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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금세기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타자의 구분을 넘어서, 

타자를 자신과 공존할 수 없는 적 또는 경쟁자로 상정하는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가 인종, 

종교, 종파, 문화, 국가, 신분과 계급 등 다양한 정치적 집단 정체성의 단위를 기반으로 

세계 도처에서 포퓰리즘을 비롯한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오늘날 발현되고 있는 정체성 정치의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가 민족주의의 재부

상임. 

 18세기 이래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와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피식민국의 저항

주의의 근간이 되었던 민족주의가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금세기 민족주의의 재부상은 

‘민족주의의 복수’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과거

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민족국가(nation-state)라는 국가 차원에서 응집되고 표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금세기 민족주의는 인종, 종교, 문화 등 다른 정치적 정체성의 기반과 결합하는 하이

브리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정학적 열망과 경쟁 역시 민족주의의 중요한 

추동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민족주의가 포퓰리즘 및 다른 집단 정체성의 근원과 결합하면서 단순히 

▲국가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 내부의 차원과, 특정 국가를 넘어서는 ▲초

국가적 차원에까지 확산되어 표출되고 있음.

금세기 민족주의의 재부상은 

‘민족주의의 복수’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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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 중국의 민족주의가 3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재부상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재조망

할 필요가 있음. 

 중국과 일본에서도 글로벌 맥락에서 재부상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새로운 양상과 

같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 외교정책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금세기 재부상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새로운 양상을 세 가지 차원으로 재구성하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재부상하는 민족주의가 특히 국내 및 초국가 차원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외교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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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체성의 정치와 민족주의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이고(sense of Self),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있으며(sense of 

belonging), 특정 공동체 또는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role)을 수행하느냐를 규정하는 

의미들의 집합임.1) 민족/국가 정체성은 타자(Other)와는 구별되는 자기 국가 또는 

민족의 속성과 소속감을 의미함.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란 ‘우리’ 대 ‘그들,’ ‘자신’과 ‘타자’의 구분 하에 

자신의 소속감을 자리 매김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지칭함. 

 타자와의 구분 및 관계 설정이라는 차원에서 포용성(inclusiveness)과 배타성

(exclusiveness)은 정체성의 정치의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됨. 

 정체성이 포용적이냐 배타적이냐에 따라서, 즉 자신과 구분되는 타자가 공존할 

수 없는 적인지, 상호 공존하는 경쟁자인지, 또는 상호 협력하는 친구인지에 따라서 

국제정치에서 행위의 선택과 그 결과는 대립과 갈등, 폭력적 분쟁 및 전쟁, 경쟁, 

협력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임.2)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exclusionary identity politics)’란, 

‘우리’와 구분되는 ‘타자’를 공존할 수 없는 적으로 규정하고 권력, 부, 명성 등의 다툼

에서 ‘우리’의 주장과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1)   Peter J. Burke and Jan E. Stets, Identity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Michael A. 

Hogg, Deborah J. Terry, and Katherine M. White, “A Tale of Two Theories: A Critical Comparison of 

Identity Theory with Social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8:4 (1995), 255-69.

2)   웬트(Alexander Wendt)는 적-경쟁자-친구라는 상이한 역할관계로 구성되는 국제구조 또는 문화를 각각 “홉즈적 

무정부(Hobbesean anarchy)”, “로크적 무정부(Lockean anarchy)”, 그리고 “칸트적 무정부(Kantian anarchy)”로 

정의하고 있음.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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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 역시 타자와의 구별 및 차이를 통해서, 즉 안과 

밖, 자신과 타자,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는 경계를 기반으로 구성됨으로써, 잠재적으로 

배타성의 논리를 가짐.

 정체성의 논리는 본원적으로 타자와의 ‘차이’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차이를 ‘타자화’

하는 가능성이 상존함.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데올로기이자 담론

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집단으로서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민족 건설(nation 

building)을 포함한 민족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을 반영함. 

 역사적으로 특정 민족의 이익은 ▲영토에 

대한 주권의 획득과 유지, ▲외세로부터의 

자율과 자치 및 자결, ▲문화, 언어, 종교, 

정치, 그리고 역사에 근거한 단일 국가/민족 

정체성의 구축과 유지, 그리고 ▲민족적 통합과 

결속력의 유지를 포함해왔으며, 

 민족은 정치적 파워의 정당한 근원(인민 주권)으로 인식되어 왔음.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표1>에서와 같이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음.

 본원주의는 인종, 혈통, 공통의 언어, 역사, 문화 등과 같이 민족을 구성하는 본원적 

요소들을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반면, 

 근대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험 및 인식,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하에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3) 

3)   Richard R. Verdugo and Andrew Milne (eds.), National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Charlotte, NC: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16) 참조. 구성주의적 민족주주 견해의 대표적 예로서는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 (New York: 

Verso, 2006).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데올로기이자 

담론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집단으로서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민족 건설(nation building)을 포함한 

민족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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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들 견해는 국가/민족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강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민족 정체성은 아래 <그림1>에서처럼 본원적 

요소들은 물론, 관념적 요소 및 역할을 포함하는 구성적(constitutive)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1> 민족주의에 대한 세 가지 패러다임 

패러다임 내 용

본원주의 (primordialism/
perennialism)

•민족과 민족주의는 자연적 현상

•민족은 언어, 혈족, 종교, 인종, 본토와 같은 문화적 또는 
사회생물학적 속성과 특성에 기반

•공통의 (사실상 또는 상상의) 혈통을 강조하며, 민족이 근대 
이전부터 장구한 기간 동안 존재해왔다는 지속성 강조 

민족 상징주의 
(ethnosymbolism)

•민족주의를 진화적 현상으로 인식

•민족과 민족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태생 신화, 문화적 상징, 
전통, 영웅 숭배, 황금시대의 기억, 본토에 대한 애착 강조

근대주의 (modernism)

•민족, 민족주의는 근대 사회라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전제 하에 
존재하는 사회적 현상 

•근대 산업사회가 민족주의를 태동시켰으며, 민족주의가 민족을 
창출한 것이지 민족이 민족주의를 창출한 것이 아님.

•민족은 “상상의 정치적 공동체(imagined community)” 

<그림 1> 국가/민족 정체성의 구성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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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이래 근대 정치 프로젝트·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는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 및 이데올로기로 역할 하였으며, 주권 국가의 단위로서 국가와 민족의 일치

(congruence)를 표방해왔음. 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민족주의는 특히 다음과 같은 

긍정적·부정적 결과로 이어졌음.

 근대화의 산물로서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의 형성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대두, 양차 세계대전 발발의 요인 

 피식민국의 저항의 기제 및 신생 독립국의 민족 및 국가 형성

 특정 국가로부터의 분리 독립

 국가의 개혁(예컨대 1868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

 다른 국가와의 통합(예컨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19세기 이래 오늘날까지 다민족 국가가 단일 민족국가(nationhood)를 이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어왔고,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갈등과 폭력이 초래

되었음.4) 

 첫째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는 물리적 이동·이주를 통한 방법으로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대한 정착민 정책, 강제 퇴거, 1990년대 중반 

보스니아 내전 시의 인종청소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됨. 

 둘째는 현존하는 언어·문화적 경계에 맞추어서 국경을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19

세기 이태리와 독일의 통일, 1919년 아일랜드 공화국의 분리 독립, 1991년 소련의 

붕괴와 15개 민족 공화국의 독립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세 번째는 기존의 인종 및 언어 집단에 이주자나 소수 민족을 동화시키는 방법이며, 

 네 번째는 국가/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민족과 민중을 

통합하는 “인도 아이디어(Idea of India)”를 기반으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독립국을 건국한 인도의 사례가 대표적임. 

4)   Francis Fukuyama, Identity: The Demand for Dignity and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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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주의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들은 ‘정체성의 딜레마(identity dilemma)’에 기인

하는 바가 큼. 즉 집단 정체성으로서의 민족주의는 내부(in-group)의 결속력을 강화

하는 동시에 외부 ‘타자’에 대한 긴장과 갈등, 그리고 배제를 야기하는 두 가지 측면을 

공히 포함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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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세기 민족주의의 재부상 - 세 가지 

차원

 21세기 들어서 민족주의는 정치적 이념이자 세력으로서 다시금 재부상하고 있으나,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지난 세기들의 민족주의가 정치적 집단의 단위로서 민족과 국가의 일치성 하에 

주로 국가 차원에서의 현상으로 표출되었던 데 반해서, 

 금세기에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의 보편성이 퇴조하고, 국가 내부, 그리고 

초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금세기 민족주의 재부상의 원인으로는 다음 <표2>와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음. 



최근 민족주의의 재부상과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9

<표 2> 21세기 민족주의 재부상의 원인 5)6)

원 인 내 용

냉전기 포괄적 집단 
정체성의 해체

•냉전의 종식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포괄적 집단 정체성(자본주의 vs. 
사회주의)의 기반이 소멸함에 따라, 

•여기에 갇혀 있던 민족을 포함한 다른 집단 정체성이 분출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

•글로벌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발전의 희생자들(“left-behinds”)이 
배타적 민족주의의 주체로 대두하면서 포퓰리즘과의 결합을 추동 

•이들의 이주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이슬람 테러리즘의 공포와 
결합되면서 금세기 포퓰리스트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촉매로 작용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몰락 후 자유주의 및 
자유주의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에 대한 피곤(fatigue)과 
반감 

이주민 위기

•특히 2015년 중동지역에서의 대거 난민 이주로 ‘유럽, 즉 서방에 대한 
무슬림의 침략’ 인식 대두 

•미국의 경우에는 무슬림과 히스패닉을 포함한 유색 인종의 침략 인식 
대두 

뉴미디어의 확산

•프린트 미디어가 19세기 이래 민족 및 민족주의 형성 및 확산에 
기여했듯,5) 금세기 민족주의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 뉴미디어가 
유사한 역할

•사람들의 확증 편견(confirmation bias)과 사실보다는 
의견(opinions)을 중시하는 경향성이 뉴미디어의 
알고리즘(algorithm)과 결합하면서 극단적 맹신(bigotry), 배타적 
극단주의를 촉진하는데 기여6)

 

 정체성의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요인들은 자기가 소속되는 특정 집단(예컨대 

민족)의 기반 위에 ‘타자’를 적·위협으로 간주하고 배제한다는 점에서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를 촉발하고 있음. 

 지난 세기와의 차이점은 민족주의가 단순히 국가 차원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핵심인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차원, 그리고 초국가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임.

5)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6)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P. W. Singer and Emerson T. Brooking, Like War: The Weaponization of Social 

Media (Boston, MA: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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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금세기 민족주의의 ‘민족’은 전통

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집단 정체성의 근원인 

‘우리’라는 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내외를 구분하는 수평적 차원과,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의 수직적 차원에서 

인종, 종족, 종교, 종파, 사회적 계급이나 지위, 

심지어는 문명까지도 포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우리(자신)’와 ‘그들(타자)’의 규정은 

<그림2>에서처럼 수평적인 차원에서 국내-국외, 그리고 수직적인 차원에서 기득권-

일반 인민(people)의 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7) 이러한 점에서 금세기의 민족

주의가 극우 포퓰리즘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수평적 차원에서는 국내의 ‘핵심 민족’에 대하여 국내의 이주자, 이민족, 유색인종 등 

‘타자’(internal outsiders), ‘우리’의 고유한 전통적 생활을 위협하는 비인간적 세력과 

제도(세계화, 자유무역, European Union 등)와 국외의 ‘타자’(이슬람을 포함한 외부 

세력)를 설정하고 있으며,

 수직적 차원에서는 기층 인민에 대하여 엘리트, 기득권 계층 및 세계화의 수혜자

들을 ‘타자’로 설정하고 있음. 

7)   Rogers Brubaker, “Between Nationalism and Civilizationism: The European Populist Moment in Com-

parative Perspective,” Ethnic and Racial Studies, 40:8 (2017), pp. 1191-1226. 

지난 세기와의 차이점은 민족주의가 

단순히 국가 차원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핵심인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차원, 

그리고 초국가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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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평 및 수직 차원에서의 ‘우리’(핵심 민족)와 ‘타자’

 특히 수평적 차원에서는 <그림3>에서와 같이 국내 차원, 국가 차원 및 초국가 차원

에서 민족주의가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3중의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가 발현되

고 있는 것임.

<그림 3> 금세기 세 가지 차원의 민족주의 표출/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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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intra-state) 차원의 민족주의

 국내 차원에서 민족주의는 두 가지 배타적 

‘적’ 또는 ‘타자’를 설정하고 있음. 

 첫째는 다민족 국가에서 핵심 민족 이외의 

‘타자’이며 이는 통상 인종 민족주의(ethno-

nationalism)8)의 양상을 띠고 있고, 

 또 하나의 ‘타자’는 엘리트와 기득권 계층, 

세계화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 글로벌리스트

(globalists)를 포함함.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백인 우월 민족주의

(white supremacist nationalism) 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3월 15일 뉴질

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사건에서 보듯 극단적인 테러와 그 변종(인종

주의, 반(反)유대주의, 반(反)이주민주의, 외국인 혐오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미국에서 “참 미국인(true Americans)”의 축소 경향 역시 이러한 인종 민족주의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음. 건국이래 ‘미국인’의 인종적 범위는 앵글로 색슨(Anglo-

Saxons)으로부터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다민족, 다인종을 포괄하면서 

넓어져 왔으나, 오늘날 극우 세력은 다시 과거의 순수 “백인(whites)”으로 그 인종적 

범주를 국한시키고 있고, 동시에 국내의 타(他)인종을 ‘타자’로 적대시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백인 우월 민족주의는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미국 등지에서 수십 년간 

존재해왔음. 그러나 과거에는 대부분 산발적이고 고립된 형태의 폭력의 분출이었

으나,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들이 결집, 결합함으로써 백인 

극단주의 이념과 폭력의 확산이 촉진되고 있음. 

8)   인종 민족주의는 민족을 공유하는 사실상의 또는 상상의 혈통과 문화를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민족은 공유하는 

유산으로 정의되며, 이는 통상 공통의 언어, 신앙, 문화, 그리고 공통의 인종적 조상·혈통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는 다민족 국가에서 핵심 민족 

이외의 ‘타자’이며 이는 통상 인종 

민족주의(ethno-nationalism)의 양상...

또 하나의 ‘타자’는 엘리트와 

기득권 계층, 세계화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 글로벌리스트(globalists)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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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7년 간 유럽, 북미, 호주에서 백인 극단주의 테러 발생은 총 35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유럽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였음.9) 

 또 한 가지 주목할 현상은 민족주의와 종교가 결합하는 현상이며, 인도 모디(Narendra 

Modi) 총리 하에서 점증하는 힌두 민족주의(Hindutva)가 대표적 예임. 

 모디 총리 집권 이래 힌두 민족주의 그룹 및 행동가들이 종교적 소수, 특히 무슬

림과 정치적 반대자, 지식인, 언론인들을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음. 이들은 반대자들을 “반(反)국가적(anti-national)”으로 지목하고 탄압하고 

있으며, 모디 총리는 암묵적으로 정치적·종교적 반대자에 대한 폭력을 승인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증오를 확산시키고 있음. 

 세계 최대의 세속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의 과격화와 더불어 소수 

인종과 종교에 대한 탄압이 빈발하고 있는 추세임.

 인종 및 종교가 결합된 배타적 보수 민족주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보다 제도화된 

‘인종차별 정권(apartheid)’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이스라엘 정치가 보수화하면서, 특히 민족주의 리쿠드(Likud) 당의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집권한 2009년 이래 유대·이스라엘 정체성의 배타성을 노정해

왔고, 2018년 7월에는 이스라엘 의회(Knesset)가 유대민족국가법(Nation-State 

Law)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음. 

 이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인을 포함한 민족들 간 불평등을 법제화하는 것으

로써 민족자결권은 유대민족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배타적 인종 

민족주의의 표현임. 

9)   Weiyi Cai and Simone Landon, “Attacks by White Extremists Are Growing. So Are Their Connections,” 

The New York Times (April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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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세기 민족주의는 세계화가 초래한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불만이 국내외의 

‘타자’에 대한 우려 연계되면서,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극우 포퓰리즘과 결합되고 있음. 

 글로벌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패자들은 기성세대와 엘리트, 세계화의 승자에 대한 

반감을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이에 기반하고 있음.

 통상 세계화의 승자들(“Anywheres”)이 대도시에 거주하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며 국제적인 이동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데 반해서, 패자들

(“Somewheres”)은 통상 지방이나 소도시에 거주하고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상이한 “가치 부족(value 

tribes)”이라고 할 수 있음.10) 

나. 국가(state) 차원의 민족주의 

 브렉시트(Brexit)로 대표되는 것처럼 유럽에서 지역적 통합의 결과로 형성된 

EU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의 경향은 전통적인 국가주권과 고유의 문화 등 민족성

(nationhood)을 강조하는 극우 민족주의 포퓰리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세력이 약진하고 있음.11)

 즉 유럽의 경우 지역통합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범위가 초국가적으로 확장되었

다가, 최근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으로 ‘우리’의 범위가 다시 민족국가로 축소되는 

현상이 구체화되고 있음.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는 노스탤지어 

민족주의(nostalgic nationalism)의 전형을 보이고 있음. 

10)   David Goodhart, The Road to Somewhere: The Populist Revolt and the Future of Politics (London: 

Hurst, 2017).

11)   유럽 민족주의 포퓰리즘 정치세력의 현황에 대해서는 Alberto Martinelli (ed.), When Populism Meets 

Nationalism: Reflections on Parties in Power (Milano: Ledizioni LediPublishing,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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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의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금 존경받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트럼프의 관심사는 미래를 위한 발전·진보보다는, 시진핑의 중국몽이나 

아베의 ‘정상국가화’와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재현을 구현하는 데에 있음.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국제질서의 리더십 역할은 물론, 미국의 자유주의 가치

외교가 퇴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물론 

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인식과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예컨대,

 2017년 당시 국무장관이던 틸러슨(Rex Tillerson)은 미국 외교관들에게 그의 

우선순위는 안보와 경제에 있으며, 미국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은 “방해물”이 되고 

있다고 언명하였으며,12)

 2018년 9월 국가안보보좌관 볼턴(John Bolton)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이른바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의 강건한 

자들은 ICC와 같은 국제법의 판타지에 의해서 저지당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13)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정학적 경쟁을 중시하는 

강대국 정체성과 역할은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가치가 수반되지 않는 ‘힘의 외교

정책’으로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정치적 정통성에 손상을 입히는 “반(反)자유적 패권

(illiberal hegemony)”14) 추구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2001년 9월 11일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테러리즘이 아닌 

12) “Vladimir’s Choice,” Economist (December 23, 2017).

13)   Ishaan Tharoor, “The White House’s New Attack o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11, 2018). 

14)   Barry R. Posen, “The Rise of Illiberal Hegemony: Trump’s Surprising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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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경쟁이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순위임을 밝히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에 대한 국내외의 적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아랍의 침투 우려를 조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보수 민족주의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기제로 이용해왔음. 

 끊임없는 “위험의 담론(discourse of danger)”을15) 통해서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점령지 웨스트 뱅크(West Bank), 가자(Gaza), 골란 고원(Golan 

Heights)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토적 주권 확립을 추구하고 있음. 

다. 초국가(trans-state) 차원의 민족주의

 민족의 개념이 특정 국가의 영토에 국한

되지 않고 이를 초월하는 문명(civilization)과 

같은 보다 큰 정체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인종, 종교, 문명과 같은 포괄적 

정체성을 근거로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사실

상의 초국가적 네트워킹이 형성되고 있음. 

 유럽, 특히 서유럽과 북유럽(프랑스, 오스

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스칸디

나비아 국가들)에서 민족주의 포퓰리즘은 

특정 국가에 국한된 전통적 민족주의로부터 

15)   David Campbell,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revised ed. 

(Minneapoli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서유럽과 북유럽(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민족주의 포퓰리즘은 특정 

국가에 국한된 전통적 민족주의로부터 

이른바 초국가적인 “유대-기독교 문명주의

(Judeo-Christian civilizationism)”로 

확장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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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초국가적인 “유대-기독교 문명주의(Judeo-Christian civilizationism)”로 확장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16) 

 여기에서 기독교는 종교로서 보다는 이슬람에 반하는 세속적인 문화적·문명적 

정체성(identitarian Christianism)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기독교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 즉 ‘타자’에 대하여 ‘우리’를 규정하는 근간이 되고 있고, 

문화적·지리적으로는 ‘서방(the West)’을 의미함. 

 이에 따라 기독교 문명 대(對) 이슬람 문명 간 이분법적 대립구도, 즉 자유주의 대(對) 

비자유주의, 개인주의 대(對) 집단주의,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 서방 대(對) 동방, 

근대 대(對) 전(前)근대, 세속 대(對) 종교와 같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유대-기독교 문명주의는 이슬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 동성애, 양성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가치를 포용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자유주의와 반(反)이슬람

주의를 혼합하고 있는 특징(libertarian anti-Islamism)을 보이고 있음.

 백인 우월 민족주의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국경을 초월해서 국제적으로 연계되기가 

쉽다는 점에서 초국가적 성격을 띠어가고 있음. 

 2011~2017년 사이 백인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최소 1/3이 이전의 유사한 테러 

행위와 이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17) 이는 즉 백인 우월주의가 뉴미

디어 에코챔버(echo-chamber)를 통해서 국가를 초월한 ▲자기 정체성 규정 및 

▲타자 설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이들 극단주의자들은 백인, 기독교 및 문화적으로 유럽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이주자, 무슬림 그리고 다른 종교 및 인종적 소수에 의해서 자신

들의 위치가 공격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행동함으로써, 행동 자체는 국내 차원에 

머물고 있지만 그 사고나 인식, 그리고 파장은 초국가적 백인 우월주의를 구축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임.

16) Brubaker, “Between Nationalism and Civilizationism.”

17) Cai and Landon, “Attacks by White Extremists Are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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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Eurasianism)는 또 다른 초국가적 민족주의의 표현임. 

 러시아의 국가/민족 정체성은 푸틴(Vladimir Putin) 2기의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3기에는 ‘문명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하였으며,18) 가족, 국가/민족, 기독교(러시아 

정교회)를 핵심으로 하는 전통적 가치와 더불어 유라시아주의는 오늘날 러시아 정체

성과 가치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음. 

 유라시아주의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붕괴한 직후 1920년대 유럽의 

러시아 지식인 이주자들로부터 연원하는 지적 전통으로서, 1990년대 이래 소련의 

해체에 대한 반응으로 다시금 등장하기 시작해서 두긴(Aleksandr Dugin)으로 대표

되는 극우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몇 가지 버전으로 발전해왔음.19) 그러나 이들 상이한 

버전의 유라시아주의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서구는 물론 아시아와도 구별되는 독자적 문명으로서의 유라시아 공간 인식, 

즉 유라시아 공간은 여러 민족과 인종 집단을 아우르는 문명적 실체로서, 이들은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친화성의 기반 위에 “역사적 운명 공동체(community of 

historical destiny)”를 구성함. 

 유라시아 공간과 연계된 문명적 집단 정체성(pan-Eurasian civilizational 

identity)

 러시아-유라시아와 서구 간의 근본적인 대립과 후자에 대한 문명적 대안으로서의 

유라시아 

 푸틴의 유라시아주의는 여러 버전의 유라시아주의 요소들을 취합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 문명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가-문명(state-civilization)’으로서의 러시아 정체

18)   Andrei P. Tsygankov, Russian Foreign Policy: Change and Continuity in National Identit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6).

19)   Mark Bassin and Gonzalo Pozo (eds.), The Politics of Eurasianism: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Russia’s 

Foreign Polic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7); David Lane and Vsevolod Samokhvalov (eds.), 

The Eurasian Project and Europe: Regional Discontinuities and Geo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Mikhail Suslov and Mark Bassin (eds.), Eurasia 2.0: Russia Geopolitics in the Age of 

New Media (New York: Lexington Book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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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타락하고 퇴폐한 서구로부터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역할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냉전 이후 미국 패권의 확산은 러시아의 치명적 국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의 ‘합당한 자리(rightful place)’를 박탈하고 있으며,

 서구의 타락한 도덕성에 대비하여 지정학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종교적 영역에서 서구에 대한 러시아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를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의 “포위된 성채(besieged fortress)”이자 서구 

가치에 대한 대안으로 투사하고 있는 것임.

 푸틴 대통령의 유라시아주의는 분명 급진적 극우 유라시아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푸틴의 집권 3기이래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을 비롯해서 유라시아주의 요소들이 외교정책에 반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 

 즉 푸틴에게 있어서 유라시아는 담론적 공간(discursive space)인 동시에 지정

학적 프로젝트로서,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프로젝트에 문명적 플랫

폼을 제공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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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및 초국가 차원에서 중국과 일본의 

민족주의의

 그렇다면 오늘날 국내 및 초국가 차원에서 민족주의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가. 중국 민족주의의 재부상

(1) 국내 차원의 민족주의 - 소수 민족의 탄압과 강제적 동화 

 중국은 전체 인구의 약 92%를 구성하는 한족(漢族)과 나머지 8%를 구성하는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래 민족 분열을 우려

하여 ‘단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유화책과 

강압책, 그리고 동화정책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다양성’을 권장하는 중국 민족정책의 기대와는 달리 한족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소수 민족들은 국가의 고무와 지원 속에서 크게 발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민족 자체의 발전조건과 발전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불균등한 

발전이 노정되었고, 상품경제의 발전과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민족 간 교류의 

수요와 기회가 증가되고 소수 민족들의 민족의식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이에 따라 티베트, 신장 등지에서 시위가 빈발하고 있고, 시진핑(習近平) 주석 하의 

중국 정부는 권위주의적 중앙집권화를 노골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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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내적 차원에서의 민족주의는 

사실상 “한족 중심 사회주의(socialism with 

Han-centric characteristics)”20)로 집약

될 수 있으며, 이는 두 가지 기준, 즉 ▲민족

문화(ethnocultural) 차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되 한족의 문화, 언어, 민족을 핵심

으로, ▲2012년 18차 공산당대회에서 

제시된 애국심을 필두로 하는 12가지 “핵심 

사회주의 가치”21)를 결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첨단기술을 차용한 고도의 감시체계와 더불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도입 

예정인 이른바 “사회신용제도(social credit system)”를 통해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체제 차원에서의 ‘동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임. 

 신장 지방에서 주로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교화(indoctrination)를 통한 

강제적 동화정책은 이와 같은 중국 국내 차원의 민족주의의 전형적 사례임. 

 대부분 위구르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백만 여명에 이르는 무슬림들이 법적 절차 

없이 강제 수용되어 집중적 교화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강압적 동화는 중국 공산당에 

신념과 충성을 갖도록 하고 소수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폄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   Adrian Zenz, “Reeducation Returns to China: Will the Repression in Xinjiang Influence Beijing’s Social 

Credit System?” Foreign Affairs Snapshot (June 20, 2018). 

21)   “Graphic: China’s Core Socialist Values,” People’ Daily Online (December 25, 2013), http://en.people.

cn/90785/8494839.html. 

중국의 대내적 차원에서의 

민족주의는 사실상 “한족 중심 

사회주의(socialism with Han-centric 

characteristics)”로 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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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국가 차원의 민족주의 - 문명론과 천하론 

 시진핑 하의 중국 공산당은 서구 가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 

철학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담론 전쟁’을 전개하고 있음.

 공산당은 중국민들이 혼란을 초래하는 타락한 서구 자유주의적 이념에 물들지 

않도록 전통의 복원을 강조하고 전통적 가치를 “사회주의 핵심 가치”의 일부라고 

선전하면서,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음. 

 중국에 대한 국가/민족 정체성과 이로부터 

유래하는 세계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과 

담론을 들 수 있음. <표3>에 요약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문명적 정체

성을 강조하는 문명론과 ▲중국식 세계관과 

치세를 논하는 천하론이 그것임. 

<표 3> 초국가 차원의 민족주의 담론으로서의 문명형 국가와 천하주의

내 용 대표적 이론가 외교정책적 표현·반영

문명형 국가

•중국은 ‘문명’과 ‘근대 국가’를 
융합하는 문명형 국가

•서구와는 구별되는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 방식과 세계관, 왕도정치 강조

•장웨이웨이 
(張維爲)

•중국몽

•“   중국 특색 
대국외교”

천하체계

•‘타자’를 거부하지 않는 포용적 천하 
개념

•지리, 민심뿐만 아니라 제도와 
질서로서의 천하 개념

•서구의 세계관과는 구별되는 공존의 
존재론, 공존의 질서 

•왕도에 근거한 본보기의 정치

•자오팅양 
(趙汀陽)

•쉬지린 
(許紀霖)

•깐춘송 
(干春松)

•“신형국제관계”

•“인류 운명공동체”

•일대일로

▲중국이라는 국가의 문명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문명론과 ▲중국식 세계관과 

치세를 논하는 천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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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명형 국가(文明型 國家, civilizational state)론22)은 중국이 “5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인 동시에 역사적으로 연속성을 가진 국가로서, 문명과 근대 국가를 

융합한 실체라는 국가/민족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음. 

 문명형 국가로서 중국은 서구 모델을 답습하지도 않았고 서방 국가에 종속되지도 

않았음. 독자적 문명으로서 서구와는 “다른 근대”를 강조하고 있고, 중국의 특별한 

발전 방식이 전 세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임. 

 오늘날 중국의 부상은 5천년 문명과 현대화가 중첩된 문명형 국가의 부상이자 

새로운 발전 모델의 부상이며, 독립적인 정치적 화법을 가진 국가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임. 

 문명형 국가로서의 중국의 왕도(王道. 어진 정치, 대국의 사명)를 미국의 패도(覇道. 

강권 정치)에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의지를 타국에 강력하게 주입하려 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개의치 않는 서방의 패도에 반해서, 중국의 왕도는 이와는 

판이한 대국 정치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중국의 천하주의 이론과 담론은23) 중국의 전통 철학과 사상, 그리고 역사적으로 적용

되었던 치국, 치세의 법칙과 세계관을 논하고 이의 오늘날의 적용성을 가늠하고 있음. 

 자오팅양(趙汀陽)의 천하체계24)의 핵심 단어는 ‘무외,’ 즉 “천하에는 밖이 없는 

것(天下無外)이며, 이는 ‘타자’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어떤 총체적인 틀 

안으로 ‘변화되어’ 들어갈 수 있고 밖에 존재하는 것이 모두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들어갈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밖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함. 

 즉 밖에 있는 어떠한 존재라도 ‘변화’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결코 정복해야만 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자’를 포용(inclusion)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임. 

22) 장웨이웨이(張維爲), 중국은 문명형 국가다. 성균중국연구소 옮김. (서울: 지식공작소, 2018). 

23)   이에 대해서는 조경란, “천하질서와 유교적 보편주의의 재구성의 가능성 I: 중국 천하담론의 예비적 고찰,” 중국

사회과학논총, 1권 1호 (2019), pp. 39~61 참조.

24) 자오팅양(趙汀陽), 노승현 옮김, 천하체계: 21세기 중국의 세계 인식 (서울: 도서출판 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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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는 ▲지리적 의미에서의 ‘하늘 아래의 모든 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땅 위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즉 ‘민심’을 의미함으로써 민심을 얻어야만 

비로소 천하를 헤아릴 수 있다는 천하의 정신,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이상이나 이상향, 

이른바 사해일가를 지향하는 천하의 윤리학·정치학적 의미를 가지며, ▲세계 협치의 

방식과 세계 제도의 개념을 의미함. 

 특히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화라는 공통의 운동 속에 있을 때 분명하게 “인류 

공동의 운명”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바로 국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계로부터 

세계를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문명국가와 천하체계 담론은 ‘인종 및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문화와 가치체제

(regime of culture and values)’를 의미하는 것임. 

 시진핑 하의 중국은 ‘아름다운 생활(美好的生活)’과 ‘인류 운명공동체(人類命運

共同體)’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주류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몽’과 ‘일대일로’를 시진핑 정부를 상징

하는 2대 프로젝트로 보며, 이를 ‘천하질서’의 신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대체적 견해임. 

 전통적인 ‘천하질서’는 더 이상 현대 정치제도의 형식 그대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의 중국 정치문화, 특히 외교정책 속에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것임. 

나. 일본 민족주의의 재부상

(1) 국내 차원의 민족주의 - ‘정상국가’ 대 ‘비정상국가’의 이원적 정체성

 정치적으로 표현된 일본의 국가/민족 정체성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정상국가(normal 

state)’와 ‘비정상국가(abnormal state)’의 이중성임. 

 특히 일본 보수 우익의 관점에서 볼 때, 전후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평화헌법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규군을 가진 완전한 주권국가, 즉 정상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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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함으로써 일본을 비정상국가로 묶어

두는 체제이며, 

 따라서 국내적 차원에서 일본의 민족

주의는 이러한 비정상성을 바로 잡는 

‘정상국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25)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체제로

부터 탈각(脫却),’ ‘탈(脫)전후체제론’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음.

 2012년 이래 아베 총리 하에서 일본의 정상국가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수정주의로 나타나고 있음. 

 첫째는 과거사 수정의 차원으로서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역사적 

자긍심 고취”를 강조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측면이 역사 수정주의의 형태로 야스

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 역사 교과서, 위안부 문제, 해양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 

싼 주변국과의 치열한 역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두 번째는 일본 헌법에 반영된 전후 평화주의의 수정임.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적극적 평화주의(proactive pacifism)”를 표방하고 있음. 

이미 2014년 7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2015년 7월과 9월 중·참의회에서 안보법제가 타결되었

으며, 평화헌법 수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수정 차원으로서, 일본은 미일동맹 및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전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새로운 역할 변화를 모색

하고 있는 것임. 

25)   Linus Hagstrom, “The Abnormal State: Identity, Norm/Exception and Japan” and Masaru Tamamoto, 

“Towards True Independence: Abe Shinzo’s Nationalism,” in Kevin P. Clements (ed.), Identity, Trust,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Dealing with Painful History to Create a Peaceful Present (New York: 

Macmillan, 2018). 

정치적으로 표현된 일본의 국가/민족 

정체성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정상국가(normal state)’와 ‘비정상국가

(abnormal state)’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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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 하에서 일본의 정상국가화는 일련의 제도개혁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음.26) 

 대내적으로는 개헌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개혁,

 대외적으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해서 미일 동맹의 재편과 강화

(동맹의 글로벌화 및 미군과 자위대 간 역할분담의 재조정), 그리고 

 자위대의 항구적인 해외 파견과 무력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통해서 ‘강한 일본’을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혁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래 2차 대전 이전까지의 일본, 

즉 과거 정상국가로서의 일본으로의 복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처럼 노스탤지어 민족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음. 

(2) 초국가 차원의 민족주의 - 아베 정부의 자유주의 가치외교

 세 가지 수정주의를 통해서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보수 정치 프로젝트는 초국가 차

원에서는 자유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일본

의 가치외교로 연계되고 있음. 

 이는 1970년대 이래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정권과의 중재 역할을 중시했던 

과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임. 

 1970년대 중반 이래 일본은 이른바 후쿠다 

독트린(Fukuda Doctrine) 하에 동남아에서 이념적이고 간섭적인 접근을 피하고, 

공산주의 정권과 비공산주의 정권 간의 중재와 교량 역할을 수행하였음. 

26)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용은 조양현, “아베 내각의 국가전략과 한·일 관계: ‘탈(脫)전후체제론’을 중심으로,” 

IFANS 정책연구시리즈 2018-11 (2019. 3.) 참조.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보수 정치 

프로젝트는 초국가 차원에서는 

자유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일본의 

가치외교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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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의 첫 번째 내각인 2006~2007년부터 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가치

외교를 주창하기 시작했음. 

 2006년 11월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무상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서의 연설

에서 대미 동맹과 이웃을 넘어서 발트 해부터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자리를 잇는 “자유와 번영의 호(Arc of Freedom and Prosperity)”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물론 호주, 인도, EU 및 NATO 멤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를 진전시키기는 데 일본이 헌신할 것임을 강조하였음.27) 

 가치외교의 맥락에서 2007년에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안보 

협력체로서 미국, 일본, 호주 및 인도 4자 간의 파트너십(Quadrilateral Partnership)을 

주도하였음. 

 이는 가치외교의 군사·안보 차원의 표현으로서 이른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들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2007년 9월에는 4개 민주국가들의 연합 군사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중국의 

근해 서태평양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시행했으나, 4국 파트너십은 2007년 이래 중단

되었다가 2017년 인도-태평양 전략의 부상과 더불어 다시금 재개되고 있음. 

 아베 총리의 두 번째 집권기에 들어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증진은 일본 외교정책의 

핵심 기조가 되었음.

 2012년 아베 총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옹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및 인도의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서태평양과 인도양 

공유 해역을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다이아몬드(Democratic Security Diamond)”를 

전략적 비전으로 제시하였음.28)

27)   Taro Aso,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Japan’s Expanding Diplomatic Horizons,” 2006년 11월 30일 

일본 국제문제연구소(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에서의 연설. https://www.mofa.go.jp/

announce/fm/aso/speech0611.html. 

28)   Shinzo Abe,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Project Syndicate (December 27, 2012), 

at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a-strategic-alliance-for-japan-and-in-

dia-by-shinzo-abe?barrier=accesspay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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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제시한 인도-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의 요체는 태평양에서부터 페르시아 만에 이르는 인도-태평양지역을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장으로 규정하고, 관련 국가들이 국제규범에 근거한 

인프라 정비와 더불어 무역 및 투자, 그리고 해양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임. 

 인도-태평양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인도와 일본의 협력을 주제로 한 인도 전문

가의 2007년 논문이었으며, 아베 총리가 같은 해 인도 의회 연설에서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주제로 양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외교 전략 차원의 

개념으로 채택되기 시작하였음. 

 아베 총리는 2016년 8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기조연설에서도 이 개념을 제안하였음. 

 일본의 가치외교는 자유주의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헌신보다는, 비정상국가의 정상국

가화라는 보수 우파적 견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일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지정학적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음.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 하의 일본의 가치외교가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자유

주의 대(對) 반(反)자유주의 간 ‘가치의 진영화’30)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29)   이러한 견해로서는 예컨대, Maiko Ichihara, “Japan’s Strategic Approach to Democracy Suppor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rch 7, 2014), at https://carnegieendowment.

org/2014/03/07/japan-s-strategic-approach-to-democracy-support-pub-54816.

30)   가치의 ‘진영화’에 대해서 상세내용은 김태환,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 및 중견국 사례와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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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교 및 함의

 중국과 일본의 국내 및 초국가 차원의 민족주의는 다음 <표4>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표 4> 중국과 일본의 세 차원의 민족주의

국 가 국내 차원 한중일 3국 차원 초국가 차원

중 국

•공산당-한족(漢族) 지배적 
민족주의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과 강제적 
동화 

•과거지향적 민족주의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지정학적 고려 

•문명론과 천하주의

•지정학적 야심

일 본 •비정상국가의 정상국가화
•자유주의 가치외교

•지정학적 고려

 시진핑 하의 중국과 아베 신조 하의 일본은 각각 국내적 차원에서 ‘우리’와 ‘타자’를 

명확하게 설정하면서 내부적으로 민족주의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음. 

 국내 차원에서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소수 민족에 대한 강제적 

동화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공산당과 중앙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을 ‘타자화’하면서 

전국적인 사회통제의 강화 및 중국 정권의 권위주의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신장 지역 무슬림들의 저항을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와 연계

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소수 민족이나 외국인에 대한 타자화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의 

전후체제를 ‘비정상국가’로서 극복해야 할 ‘타자’로, 전전 메이지 시대를 ‘정상국가’, 

즉 ‘우리’로 설정하면서 ‘보통국가화’라는 보수 정치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음.

 중국과 일본은 초국가적 차원에서는 각각 문명주의와 천하주의, 자유주의 가치외교의 

형태로 민족주의를 표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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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강대국 정체성 하에 천하주의를 비롯한 전통적 가치를 반영하는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상국가화의 맥락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지정학적 대응의 고려 하에 

적극적으로 자유주의 가치외교를 표방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초국가적 민족주의의 표출은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주의 대(對) 

반(反)자유주의 간 ‘가치의 진영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정학적 

대립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임.

 한국은 국내적으로는 특히 ‘남남갈등’의 형태로 국가/민족 정체성이 분열되어 있고,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인종 민족주의가 강조되어 왔음.

 국내적으로는 냉전기 지정학적 프레임에 의한 국가/민족 정체성의 분열로 남남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보수와 진보 세력이 서로를 포용하기 어려운 정치적 

‘타자’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과거사에 기반을 둔 과거지향적 민족주의(retrospective nationalism)가 보수와 

진보 세력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 인자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보수나 진보 정부를 

불문하고 주로 과거사 문제에 기인하여 한일 관계가 주기적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분단 70년을 넘어서는 동안의 정치적 이질화로 인해서, 인종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론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실임.

 한국의 경우, 중국의 문명주의나 천하

주의, 일본의 자유주의 가치외교에 상응할

만한 초국가적 차원의 민족주의는 아직 형성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한국의 국력과 외교력을 감안할 때, 이제는 

국내 및 남북관계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포용적 민족주의를 

찾아야 할 시점임. 

한국의 경우, 중국의 문명주의나 

천하주의, 일본의 자유주의 가치외교에 

상응할만한 초국가적 차원의 민족주의는 

아직 형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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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국가 차원의 민족주의는 여전히 3국 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역사적 집단 기억에 기반을 둔 본원적 정체성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가 촉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배타적 정체성의 상승 작용을 통해서 과거사에 대한 집단 기억은 현재에도 3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영토, 주권 및 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외교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면서 3국 간 누적된 경제적 상호의존성, 사회

문화적 교류, 제도화된 정부 간 협력마저 상쇄시키고 있음. 

 3국 간 민족주의 정치는 통상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촉발에 한국과 중국이 

반응하고, 이는 다시 일본의 우파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반응적 

민족주의(reactive nationalism)” 정치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31)

31)   Chung-in Moon, “Barriers to Community-building in Northeast Asia: Geopolitics, Nationalism, and 

Domestic Politics,” in Peter Hayes and Chung-in Moon (eds.), The Future of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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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적 고려 사항

가. 국내 및 남북관계 차원의 민족주의

 국내적 차원에서는 남남갈등의 극복을 위해서 정체성에 대한 합의 형성 과정이 필요함. 

 남남갈등은 지역갈등과 더불어 이미 한국 정치의 두 가지 (부정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분열된 국가/민족 정체성 하에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북 정책과 

외교정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은 자명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민족 정체성과 외교정책 정체성(foreign 

policy identity)32)에 대한 공론화와 경합과정이 요청되며, 이 과정에서는 학계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됨.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현재 지배적인 통일에 

대한 낭만적 인종 민족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통일에 

대한 과정론적 인식 및 정책이 필요함. 

 통일에 대한 포용적·과정적 인식은 남북

한의 물리적 통합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되, 

물리적 통합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양측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하면서 ‘한반도’라는 공동의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넓은 의미의 통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임. 

32)   이에 대해서는 김태환, “한국 외교정책 정체성과 대항지정학의 탐색,”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7년 

연구 프로젝트 발표 논문 (2019년 출판 예정) 참조.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현재 지배적인 

통일에 대한 낭만적 인종 민족주의를 

극복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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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국가 차원의 민족주의

 초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가치의 진영화’에서 

어느 일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및 이의 실천을 위한 역할의 차원에서 중립

적인 포지셔닝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임. 

 자유나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은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중국

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안적 가치들을 제시하고 주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또 다른 진영론, 즉 서로 대립하는 ‘가치의 진영(blocs 

of values)’이나 ‘가치의 전쟁(battles for values and ideas)’과 같은 배타적인 

갈등과 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외교정책 정체성의 가치·

아이디어는 포용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평화’와 ‘공존’과 같이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이 동심원을 

그리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평화, 공존, 상생, 화해와 같은 가치들은 

진영론적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중립적 가치라는 이점을 가지기 때문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과정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점에서 한국 가치

외교의 중요한 토대와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임. 

 한국의 외교가 이와 같은 방향성을 취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한국은 가치

외교를 통한 ‘규범 창시자’로서 그 하드파워를 훨씬 상회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평화외교의 방향성을 통해서 한국 

외교는 오늘날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을 희석시키는 ‘대항지정학(counter-

geopolitics)’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임. 

한국 외교정책 정체성의 가치·아이디어는 

포용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평화’와 

‘공존’과 같이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이 동심원을 

그리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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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중일 3국 차원의 민족주의

 적대적, 배타적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포용적 정체성 역시 사회적

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한중일 3국 간 배타적·적대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를 포용적·협력적 정체성으로 재구성하는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노력은 한중일 3국이 공유할 수 있는 상술한 중립적 평화 가치에 기반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의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

해볼 수 있음. 

(1) 공동의 역할

 한중일 3국이 동북아에서 다자협력체 차원의 역할관계, 특히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평화체제는 참여하는 국가들이 평화를 핵심 가치로 구성하는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에 기반을 두는 것이고, 이는 평화라는 공유된 가치 하에 ‘자신’의 경계를 

넓힘으로서 타자를 ‘우리’라는 집단으로 동질화하는 과정(identification)을 의미함. 

 물론 한중일 3국이 공동의 집단 정체성에 기반한 포괄적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성이 극히 희박함. 그러나 전통적 안보를 포함한 개별 이슈 영역에서 평화체제와 

같이 공통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기는 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님. 

 물론 개별 국가 차원의 안보 우선주의와 과거사 문제가 정체성의 절대적인 지배적 

요소로 작용한다면, 집단 정체성은 이룰 수 없는 이상적 환상에 불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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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 한중일 협력형 공공외교의 플랫폼으로서 ‘열린 동북아’ 이니셔티브

 한중일 3국 협력형 공공외교(collaborative public diplomacy)의 플랫폼으로서 

<표5>과 같은 ‘열린 동북아 이니셔티브(Open Northeast Asia Initiative)’라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임. 

 여기에서 ‘열린’은 무엇보다도 배타적이 아닌, ‘포용적(inclusionary)’ 정체성에 

근거한 국가 간 관계 및 동북아시아를 의미하며, 

 동시에 3국 및 역외 국가와 비국가행위자들에게 참여를 개방함으로써, 분리가 

아닌 ‘연결(connections)’을 지향하는 동북아시아를 의미함. 

<표 5> 한중일 협력 프로그램(예시)

‘열린 동북아’의 핵심 
개념들과 내러티브 구성

•3국의 싱크탱크들이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 
미디어, 오프라인 출판을 통해서 전파 
- 동북아시아에서의 공동의 집단 안보와 국가이익
-   공동 안보와 국익을 포함한 공통의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의 

설정
- 공동의 내러티브 구성  

동북아시아 열린 
아카데미

•3국 공동 연구의 결과를 핵심 내용으로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주제 영역에서 3국이 협력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공동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 
(한중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청소년과 일반인에게로 
그 대상을 확장)

3국 저널리스트
다이아로그 

•3국의 저널리스트들이 참여하는 대화형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

한중일 온라인 정책 및 
문화 저널 

•3국의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에게 지역 이슈 및 문화에 대한 수평적인 
대화와 소통의 공간, 공론의 장(cyber public sphere)을 마련

3국 공동 방송 
•3국이 공동 제작하는 정규 방송 프로그램(시사 및 다큐멘터리)을 

제작·방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의 소리(Voice of Asia)’와 같은 
공동의 국제방송을 운영

NGO와 기업 협력
•민간분야의 공동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서 3국이 공동으로 환경, 

재해재난과 같은 비정치적 공동 이슈에 대해 3국 NGO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CONTRARIA SVNT COMPLEMENTA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